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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박SS과 피고 사이에 2020. 10. 26. 체결된 근저당부채권 양도계약을 195,171,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박SS은 화성시 향남면 평리 ××-1외 3필지 토지를 2007. 2. 6.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21. 9. 9.(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 총 8건

195,171,110원을 체납하고 있다.

세목귀속납세의무

성립일납부기한고지세액체납액종합소득세2007년2007-12-312008-08-318,980,39012,611,930종합소득세2008년2008-11-302008-11-306,086,35010,650,740증권거래세2007.1월20.07-01-312009-02-28212,330218,810증권거래세2007.4월20.07-04-302009-02-282,127,0003,772,010종합소득세2008년2008-12-312009-12-31983,3501,012,850양도소득세2007년2007-02-282008-12-2193,710,160163,992,660부가가치세2008.2기2008-12-312008-10-25725,720747,480부가가치세2008.1기2008-06-302009-02-281,484,6302,214,630합

계114,310,040195,171,110

나. 박SS은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 답 1,065㎡ 및 제기리 ××-× 답 479㎡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9. 5. 28.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황◆◆, 근저당권자

박SS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2019. 5. 27. 설정계약 원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20. 10.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2020. 10. 26.

확정채권양도 원인)를 각 경료하였다.

[증거 : 갑 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SS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7. 1. 31.부터 2008. 12. 31.까지 성립한 조세채권

114,310,040원(소제기일까지의 체납액을 합하면 195,171,11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SS은 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2020. 10. 26.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박SS은 해당 채권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박SS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해행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취소하는바, 박SS이 피고에게 양도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5,171,110원을

초과하므로 피보전채권액 195,171,11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인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며,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 합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박SS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였고, 이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판결).

2) 을 1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5. 12. 소유권이전등기(2016.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원인)를 경료하였다.

나) ▲▲은 2019. 4. 26. 박CC, 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은

521,000,000원, 계약금은 170,000,000원, 중도금은 1억원, 잔금은 25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은 2019. 5. 22. 매수인 박CC, 황◆◆과 사이에 매매대금 중 잔금 25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함. 을 2-2호증)을 체결하였다.

▲▲의 실질적 대표이던 박YY는 ▲▲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 및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은 2019. 5. 22. 박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2019. 4. 26. 매매 원인)를 경료하였다.

라) ▲▲의 실질적 대표이던 박YY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잔금 25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동생인 박SS에게 신탁하여 박SS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그후 박YY는 사정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 바꾸어

신탁하기로 하여 박SS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CC, 황◆◆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 25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명의를 박SS에게 신탁하여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박SS에서 피고 앞으로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박SS이 명의신탁자인 ▲▲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원인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


